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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현황 및 발전과제

윤종민*

논문 요약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

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

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

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

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

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

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

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

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

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Keyword : 지방과학기술정책, 지방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 지방분권, 지역과학기술혁신, 지역기술혁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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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대의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혁신과 발전

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

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핵심적 요소이자 중

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각 나라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기술 지방분권의 차원에

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강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1세기의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은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어 지방분권화가 더욱 절실

해 지고 있으며, 중앙집권화 되고 획일적인 연구풍토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

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록 연구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다양성에 있어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지방과학기술정책이 하나의 정책으

로서 또는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

어와서 부터이다. 즉, 서구의 경제가 1970년대 들어와 침체에 빠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과학기

술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

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중반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

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

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

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 측면이나 실제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이하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최

근의 논의와 맞물려, 과학기술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체계

와 그동안의 집행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규범구조와 집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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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의 일반적 특성과 육성책임

과학기술은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보통은 과학적 지식이나 원리를 

탐구하고 그 실용적 응용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정의된다. 이

와 같은 과학기술 활동은 그 연구개발과 성과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분야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즉, 과학기술은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연구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그 산업화

를 통한 투자회수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과학기술은 일종의 공공재로

서의 속성상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시장기능에만 맡겨둘 경우 과소투자로 인하

여 소위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과학기술의 이와 같은 특성으

로 인하여 각 국가들은 자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

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간주

되면서 각 국가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기업의 과학기술력을 결집하고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육성책임은 누가 부담하여

야 하는가? 과거 중앙집권적 운영체제가 유지되던 시대에는 주로 중앙정부가 과학

기술진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가 발전된 오늘날에는 중앙과 지방간의 협

력적 업무로서 중앙과 지방이 병행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서 학술연구 진흥, 농업 및 임업생산의 

진흥, 인공수정이나 유전자정보에 대한 연구, 지역개발 등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경합적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74조 제1항), 연방과 주는 

학문 및 연구의 진흥에 있어서 초지역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기하여 상

호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1b조 제1항). 독일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책무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소관사항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과

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학기술정

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

학기술진흥에 관한 시책추진의무를 함께 규정하여 과학기술의 육성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및 제3조). 즉, 국가는 과

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과 연계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주적인 시책을 각각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금융상

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육성책임을 중앙정부에

게 보다 무겁게 부여하고 있다(제7조). 유럽국가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크

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이나 첨단 신

기술의 연구개발은 국가차원에서 담당하고,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과

학기술의 경우에는 개별 자치단체나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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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진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직접 명시하고(제127조 제1항), 이와 같은 국가의 과

학기술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한 과

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시책을 수

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육성책임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서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즉, 일본과 같이 국가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각각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과

학기술 육성책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정부는 국가전체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

항을 각각 담당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과학기술 지방분권의 요청과 정책 수단

일반적으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과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

에 집중된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

의 이론적 근거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여 분권화된 체

계를 구축하면 지방정부의 효율성, 자율성, 책임성이 증대되어 정부부문의 기능이 

향상된다는데 있다. 즉, 분권화된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

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

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는 중앙정부 위주의 중앙집권적 체제보다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분권적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는데 있다. 과학기술 지방분권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지방과

학기술정책의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에 관한 각종 제도기반의 정비라든가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에서 시행하는 지방과

학기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일체의 정책적 활동을 말한

다. 이러한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적 활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방의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촉진

하는 주요 수단이자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역의 기

술혁신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스스로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

과 주민생활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적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역발전이자 국가발전으로서 

중앙과 지방이 추진하는 협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정책은 그 주체

와 형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립되고 추진되며, 그 유형과 내용도 다양하다. 

즉, 지방과학기술정책에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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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중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거

나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도록 위임한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범위 내에

서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수립・집행하는 과학기술정책들이 모두 포함된다. 

3.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 근거와 집행체계

1) 헌법상의 관련 규정

우리 헌법은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국

가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일반규정과 지역개발 및 중소기업진흥 등에 관한 경제조

항들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은 제129조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일반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과학

기술진흥에 관한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경제발전

을 위한 일반적 책무로서 국토와 자원의 개발과 이용(제120조), 농어촌 종합개발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제12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국가가 이와 같은 시책과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효율적 

달성을 위해 그와 관계된 과학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특히 

지역개발과 관련된 시책에는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

다.

2) 개별 법률상의 지방과학기술정책 규정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구체적인 수립과 집행은 관련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추진된

다. 헌법상의 과학기술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법률로 구체화되어야하기 때문이

다.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 및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법률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들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은 지방과학

기술진흥 시책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에 대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

진할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동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시

책과 연계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책무

를 규정하고 있다(동 제 2항). 이어 과학기술정책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하여금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지

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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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7조 제4항 및 6항).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

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역시 지방과학기술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규정하고(동법 제3조), 정부로 하여금 지역경

쟁력 향상을 위해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되 동 계획에는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과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다수의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

도록 하고 있다.

3) 지방자치사무로서의 과학기술진흥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해당 지역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 기구를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민

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인 발전을 도모

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

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범위의 내용으로서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사

무의 하나로서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

체로 하여금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자치사무의 하나로서 지역의 산업을 발

전시키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진흥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학기술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중앙계획과 연계하거나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각종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4. 검토 및 소결

지방과학기술정책은 국가과학기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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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이자 국가경제발전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기본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

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사무이

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병행 및 협력하여 추진하

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 따

른 해당 분야의 지방과학기술정책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고유 사무로서의 지방

과학기술정책을 각각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과학기술정책 추진조직이나 전문성, 재정능

력 등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으로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기

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과 자치역량 분석

1.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태동과 발전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1967년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책추진의무를 규정하면서부터 제도적인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유효한 정책은 1990년대 들어와 경제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정부는 1994년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계획에 따라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설립을 추

진하고, 1995년에는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에 따라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육

성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의 과학기술연구와 기술혁신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이것은 체계적인 지방과학기술정책으로서가 아니라 단편적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서 추진된 것이었다. 지방과학기술정책이 국가정책으로서 법령에 명

시되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포함하도

록 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혁신계획에 단위시책의 하나로 지방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5년 

단위의 독립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지방과학기술정

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종전의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

별법을 통합・대체하여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동 계획을 승계함과 동시

에, 국가과학기술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하부

조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

요 시책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

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을 국가균형발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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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단위의 국가균형발

전계획과 함께, 지역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중앙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된 지역단위의 계획으로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 각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지역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 및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학기

술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을 계기로, 과학기술진흥조

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

하였다. 

2.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지방과학기술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시책을 종합하

여 연도별 및 분야별로 수립되는 것이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이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발전계획 및 각 지방자치

단체가 수립하는 지역자체의 과학기술진흥계획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과

학기술진흥계획은 중앙의 계획들과 연계하여 수립되고, 또 각 지역별 계획들이 종

합되어 중앙의 계획으로 수립되는 바, 독립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중앙의 부속계획

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지역발전계

획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1)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

(1) 계획의 의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수립당시의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전략, 기술개발 목

표, 사회적 환경 및 산업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의 중기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수립되고 추진된다. 이 계획은 중앙정부는 기본방향 및 

틀을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과학기술진흥계획

을 수립하는 체제로서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수립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계획

이다. 또한, 매년도의 추진실적과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일종의 

연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획의 수립절차와 방법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국

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각 지방자치

단체에 알려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동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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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항).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ⅰ) 연구개발사업

의 지원, ⅱ)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ⅲ)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

화 촉진, ⅳ)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ⅴ)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

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ⅵ)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동법 제8조 제2항).

(3) 계획의 추진현황 및 내용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2000년에 제1차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4차 계획이 수립・추진되었다. 5년마다의 중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계획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역

의 과학기술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예산을 합쳐 5년간 총 6조 8천억 원을 투자하였다. 제1차 계획은 취약한 지방

의 과학기술 역량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계획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함을 목표로 추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투자규모는 총 9조 6천억 원을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제3차 계획은 지역별 

고유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구축과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며, 

총 16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는 지자체 주도의 사업추진체계 마

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분야에 집중된 지방과

학기술의 진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제4차 계획은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및 지역 특성화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투자규모

는 총 24조 7천억 원을 목표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역 주도의 지방과학기

술진흥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던 것

으로 평가된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추진 현황>

구 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 제4차 계획

사업기간 5년(2000-2004) 3년(2005-2007) 5년(2008-2012) 5년(2013-2017)

추진목표

및 내용

-지역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실현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의 경쟁력 제고

-국가의 균형발전

 촉진

-지역별 고유 과학

 기술 혁신역량의

 구축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지역의 과학기술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지역 특성화 과학

 기술 역량 제고

투자규모 68,160억 원 96,992억 원 168,041억 원 247,442억 원

  * 출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1차～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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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꾸준히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

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1) 계획의 의의

지역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 18개 중

앙부처와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각 부문별 및 지역별 발전계획을 종합하

여 수립하는 국가단위의 종합발전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 계획인데 비하여 주민생활, 지역산업, 교육 및 문

화, 보건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와의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과학

기술진흥 측면에서는 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계획의 수립절차와 방법

지역발전계획은 5년마다 각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는 부문별 발전계획과 각 시·

도가 작성하는 지역별 발전계획을 종합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한다(동법 제4조 제4항). 이 계획은 국가재정

법에 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동 제3항), 계획이 수립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

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지역발전계획의 내용으로는ⅰ)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ⅱ)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ⅲ)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ⅳ) 지역의 교육여

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ⅴ)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

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ⅵ)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

항, ⅶ)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ⅷ)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

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ⅸ)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ⅹ)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 제2항). 

(3) 계획의 추진현황 및 내용

지역발전계획은 2004년에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3차에 걸친 계획이 

수립・추진되었다. 그동안 지역발전계획의 주요 추진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제1차 계획은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이라는 비전과, 지역혁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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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RIS)에 기반한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국비 

44조 5천억 원, 지방비 18억 원 등 총 62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는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건설과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체계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계획은 지역경

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국비 91조 8천억 원, 지방비 28조 3천억 원, 민자 40조 8천억 원 등 총 

161조 56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는 지역발전계획을 광역화

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여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의 육성과 이를 위한 선도프로젝트의 

발굴과 추진 등 지역 간의 연계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광역특별회계를 이용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직접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자적인 사업추진기반을 확대하였다. 제3

차 계획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며, 국비 

109조원, 지방비 40조원, 민간투자 16조원 등 총 16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8

년까지 시행되는 이 시기는 종전의 계획과 달리, 주민과 지자체 주도로 지역 행복

생활권을 단위로 하여 각 부처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계획 추진 현황>

구 분
제1차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제2차 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제3차 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사업기간 5년(2004-2008) 5년(2009-2013) 5년(2014-2018)

추진전략

및 내용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의

형성

-5+2 광역경제권의 성장

잠재력 확충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조성

-초광역개발권 개방・협력
-지방분권 및 규제 합리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투자규모 62조 5천억 원 161조 560억 원 165조 원

  *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제3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자료 참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앞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

합계획과는 차별화된 계획으로 수립・추진된다. 그러나 지역의 연구개발 촉진과 산

업육성을 위한 시책 등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계획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다.

3.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기반 및 역량 분석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혁신기반 구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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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체계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과

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확

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확산, 인력양성,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지방과학기술

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 과학기술 역

량과 혁신기반도 점차 발전해가고 있다.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은 지방 스스로가 과

학기술정책을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과

학기술 지방분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

에 따른 주요 성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각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정부의 

「2015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자원 역량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자원 역량이다. 과학기술 자원 역량은 과학기

술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의 

혁신을 위한 기반 및 동력의 보유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과학기술자원의 역량지수

가 높을수록 우수한 과학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

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자원 역량은 서울(5.059점/7점 만점), 경기(4.412점), 대전

(2.989점)이 평균점(1.255점)을 넘는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평균점 이하로는 경

북(1.150점), 충남(0.836점), 인천(0.719점), 광주(0.715점), 부산(0.709점), 충북(0.679점), 

경남(0.672점), 전북(0.566점), 대구(0.561점), 강원(0.352점), 울산(0.344점), 전남(0.177

점), 제주(0.146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고와 최저 간의 차이는 약 34.6배로 나

타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학기술자원 역량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수도권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이 소재한 대전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학기

술 자원 역량이 평균에 미달되고 그 격차도 상당하여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2) 과학기술 활동 역량

과학기술 활동 역량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와 성과활용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활동 역량은 경기(5.417점/7점 만점), 대전(4.377점), 서

울(2.196점)이 평균점(1.426점)을 넘고 있으며, 경북(1.383점), 인천(1.363점), 충남

(1.309점), 경남(1.124점), 전남(1.042점), 충북(0.835점), 대구(0.713점), 전북(0.689), 부

산(0.622점), 울산(0.604점), 광주(0.569점), 제주(0.385점), 강원(0.185점)은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다. 최고와 최저 간의 차이는 약 29.2배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가 상당

히 발생한다. 역시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활동 역

량이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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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 네트워크 역량

과학기술 네트워크 역량은 지역 내에 연구개발을 위한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구

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식의 흐름이나 기술 확산 등이 얼마나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역량은 충남(2.771점/5점 만점), 전남(2.726점), 경북(2.708점), 전북(2.463점), 대구

(2.431점), 울산(2.429점), 광주(2.288점), 강원(2.280점), 부산(2.246점)이 평균점(2.113

점)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이하로는 서울(2.083점), 제주(1.882점), 경남(1.780점), 경

기(1.741점), 인천(1.426점), 대전(1.281점), 충북(1.266점) 순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 

역량에 있어서는 최고와 최저 간의 차이가 2.1배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자원 및 활동 역량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방

자치단체들이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은 이들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부족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강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과학기술 환경 역량

과학기술 환경 역량은 과학기술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여건

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기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요인들이 적절히 구비되고, 그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때 성과도출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환경 역량은 서울(3.390점/6점 

만점), 대전(3.367점), 제주(2.787점), 경기(2.689점), 울산(2.684점), 인천(2.621점), 전북

(2,435점), 광주(2.420점)가 평균점(2.302점)을 넘고, 나머지는 대구(2.150점), 전남

(2.107점), 경남(2.023점), 경북(1.768점), 부산(1.718점), 충남(1.658점), 강원(1.532점), 

충북(1.468점) 순으로 평균 이하로 나타난다. 최고와 최저 간의 차이는 2.3배로 다른 

분야에 비해 큰 격차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서울, 대전, 경기 등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5) 과학기술 성과 역량

과학기술 성과 역량은 투입되는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한 결과 

구체적인 성과가 얼마나 많이 산출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연구개

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성과 역량은 서울(3.603점/6점 만점), 경기(2.885점), 경

북(2.453점), 울산(1.987점), 강원(1.913점), 대전(1.910점), 충남(1.859점)이 평균점

(1.760점)을 상회하고, 기타 광주(1.661점), 충북(1.546점), 부산(1.441점), 대구(1.434

점), 제주(1.404점), 전북(1.193점), 인천(1.022점), 경남(1.002점), 전남(0.855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 성과 역량의 지역 간의 차이는 4.2배이며, 지역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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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편차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6) 지역 혁신역량 종합 평가

이상의 각 부문별 혁신역량을 종합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R-COSTII)’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경기(17.145점/총 31점 만점), 서울(16.332점), 대전

(13.923점), 경북(9.462점)이 평균점(8.857점)을 넘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

지 지방은 평균점 이하로서 충남(8.433점), 울산(8.049점), 광주(7.653점), 전북(7.345

점), 대구(7.289), 인천(7.152), 전남(6.907), 부산(6.735점), 제주(6.605점), 경남(6.601점), 

강원(6.262점), 충북(5.812점) 순으로 나타난다. 종합지수에 있어서 최고와 최저 간의 

차이는 약 2.9배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경기, 서울 등 수도권과 정부출

연 연구기관들이 다수 소재한 대전지역의 혁신역량이 높고 다른 지역의 혁신역량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각 지역의 혁신역량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R-COSTII) 비교>

지역
R-COSTII (점) 상대수준 (%) 순 위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경기 15.541 15.609 16.133 16.526 17.145 90.0 91.4 100.0 98.9 100.0 2 2 1 2 1

서울 17.261 16.298 15.926 16.711 16.332 100.0 100.0 98.7 100.0 95.3 1 1 2 1 2

대전 14.659 14.114 12.222 13.198 13.923 84.9 80.9 75.8 79.0 81.2 3 3 3 3 3

경북 10.750 9.829 9.462 9.846 9.462 62.3 53.5 58.6 58.9 55.2 4 4 4 4 4

충남 9.152 8.590 8.660 8.394 8.433 53.0 42.3 53.7 50.2 49.2 6 7 5 5 5

울산 7.916 7.408 7.376 8.054 8.049 45.9 40.7 45.7 48.2 46.9 9 9 9 6 6

광주 9.392 9.009 8.644 7.475 7.653 54.4 49.5 53.6 44.7 44.6 5 5 6 7 7

전북 7.785 6.859 6.249 7.093 7.345 45.1 38.9 38.7 42.4 42.8 10 11 14 9 8

대구 7.784 7.648 7.912 6.931 7.289 45.1 42.7 49.0 41.5 42.5 11 8 7 11 9

인천 8.873 8.724 7.403 7.113 7.152 51.4 44.1 45.9 42.6 41.7 7 6 8 8 10

전남 6.535 6.846 6.457 4.569 6.907 37.9 47.4 40.0 27.3 40.3 15 12 12 16 11

부산 7.975 7.243 7.280 7.033 6.735 46.2 46.1 45.1 42.1 39.3 8 10 10 10 12

제주 4.294 3.791 4.122 5.895 6.605 24.9 27.9 25.6 35.3 38.5 16 16 16 14 13

경남 7.491 6.232 6.997 5.737 6.601 43.4 36.2 43.4 34.3 38.5 12 14 11 15 14

강원 7.413 6.733 6.333 5.968 6.262 42.9 32.7 39.3 35.7 36.5 13 13 13 13 15

충북 6.571 6.042 5.747 6.236 5.812 38.1 36.3 35.6 37.3 33.9 14 15 15 12 16

평균 9.337 8.811 8.558 8.549 8.857 54.1 50.7 53.0 51.2 51.7 - - - - -

  *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5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2016.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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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및 소결

우리나라는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20

여 년간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적인 편중과 

그동안 누적된 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가 아직도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거 5년 동안의 지역별 혁신역량의 추이를 보더라도 지역별 순위가 크게 다

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추진하였던 지방과학기술정책들이 지방의 과

학기술을 진흥하고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촉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

로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의 과학기

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과학기술 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재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과학기술 지방분권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맞물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여

건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Ⅳ. 주요 외국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 동향

오늘날의 세계 경쟁이 국가 간의 경쟁에서 지역・도시 간의 경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단위의 혁신역량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들은 지역의 독자적인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이 하나의 독립된 정책

으로서 또는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즉, 서구의 경제가 1970년대 들어와서 전반적인 침체에 들어가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역개발정책의 일

환으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독자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간

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주요 국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

진 체계와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은 지방자치제도가 발달된 나라로서 지방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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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연방(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지방과학기술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확보에 1차적인 목

표를 두고 자체적인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주정부들은 지

역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지역 내 대학 

등 연구기반의 확충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자체적인 연구수행능력 제고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관련 법

제의 정비보다는 각종 지역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의 구체화 및 타 프로그램과의 조

정과 협력의 강화,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성과 효율

성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1974년에 도입한 지역개발포괄보조금

(CDBG) 제도를 통해 통합적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통

합정보관리체계(IDIS)를 통해 연방정부의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지

역개발과 관련된 부처들은 모니터링 강화와 성과평가 기준의 명확화 등을 통해 지

역개발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2. 독일

독일은 세계적으로 지방과학기술정책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국(局) 단위의 과학기술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과학기술활동의 지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율적인 

분업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즉, 중앙정부는 공공연구와 산업연구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대학연구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연구기관에 대

한 지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최

근에는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물론, 지역과학기술 진흥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들 간에 기술경주(technology race)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지역과

학기술진흥기구인 슈타인바이스(Steinbeis) 재단은 정부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기술관

리 기관으로서, 독일 전역에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320개의 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의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 등의 기술이전 수요와 공급을 연결함으로

써 지역혁신과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지방과학기술정

책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공동주도 정책분야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

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적이고 협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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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도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로서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과학기

술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과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각 중앙부처의 지역정책을 통합・조정하는 방향으로 추

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즉, 지역재생제도 등을 통해 지방의 재량권 확대와 성과주

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제도나 정부사

업에 대한 통합보조금 제도를 운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통합과 성과제고를 유도하

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 간의 지역정책의 조정 및 연계 강화를 위해 내각부에 

상설조직인 지역활성화통합본부를 설치하여 각 중앙부처의 지역정책을 통합・조정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바 중앙정부는 기초적 사업과 광역사

업만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원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유

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4. 영국 및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도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정책과 연계하

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는 지역개발정책의 통합・조정과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은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역단위에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

(GOR), 기초단위에는 전략적 파트너십(LSP) 조직을 운영하여 상호 연계와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정부 각 부처의 보조금을 통합하여 통합재생교부금

(SRB)을 창설하고, 2002년에는 이를 포괄적 예산제도(SFF)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

다. 프랑스는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 중앙부처 성격의 총괄기획・집행

기구인 지역경쟁력청(DIACT)을 통해 각 부처의 지역사업들을 종합・조정하고 있다. 

지역경쟁력청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지

역에 설치된 지역경제발전사업단과 연계하여 기업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개

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계획계약(Contracts Plan)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며, 사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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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및 시사점

주요 외국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

방과학기술진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긴

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추진체계가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

방자치단체들의 기술혁신 노력에 대한 후원자로서의 역할과 지방정부 상호간의 중

복투자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과학기술 전

담조직의 설치,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중앙정부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방과학

기술진흥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을 구축하며, 지역 

내 기술혁신 주체들의 결집 및 상호 연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기술혁

신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하는 선진국들의 

지방과학기술정책 방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Ⅴ. 과학기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행정권한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각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 행정권한이 적절히 분배

되고 부여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권한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들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행정권한을 대체로 중앙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개별 법률에

서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는 단순히 해당 정책에 따른 시행책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서는 지역발전시책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발전에 필

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행정권한의 주체성을 명시하고 있

으나(동법 제12조 제2항),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

관의 일정한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독립적인 계획수행권한이 부

족하다. 지방자치법에서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역산업의 진흥,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121조 제1항). 이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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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2조), 해당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장사무의 내용은 ‘과학기술진흥’ 전

반에 관한 것이 아닌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고 있다

(동법 제20조 제7호). 더욱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검사・시험・연구, 원자력개발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7호). 이와 같이, 헌법

을 비롯한 현행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행정권한의 주체

성 및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

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행정권한

의 행사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특성상 

장기간 많은 자원의 투자가 요구되고, 특정지역에 국한하기 보다는 국가전체 차원

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이라는 전문적인 업무의 속성상 개별 지방자치단체

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

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역과 밀접하게 관계된 지방과학기술진흥

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

을 총괄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도 지방과학기술

정책의 추진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되, 다만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정책을 다

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상호조정 및 통합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요청된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특히 지역과 관계된 사항의 경우 지방이 주도할 수 있도록 거

버넌스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와 역량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과학기

술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체계는 관련 계획의 수립이나 정책심의기구 

등의 운영이 부처별 및 지역별로 이원화되고, 관련 정책간의 연계와 조정체계가 미

흡하여 정책이 분산되며 통합성과 체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과

학기술정책이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며, 정책 상호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진

흥을 목적으로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립하지만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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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양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 연계하거나 

중복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관련 계획과 정책을 조정하는 

심의기구에 있어서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과학

기술심의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고, 지역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한다. 즉, 유사한 내용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두 개의 국가계획으로 각각 수립되고, 계획수립의 과정에서도 상호간에 연계・조정

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각 심의기구의 구성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므로 각 계획의 심의단

계에서 중복을 조정하고 연계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 운영상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조례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와 조

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과정에서 각 중앙부처의 계획들을 어느 정도 연

계・조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지방과학기술진

흥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위원회’와, 과학

기술기본법상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3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복잡성과 심의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간

소화하고, 유사부처간의 계획은 상호 연계 및 통합되도록 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심의기구와 중앙의 종합심의기

구로 단순화하고, 중앙의 심의기구는 하나의 기구(통합심의기구)를 통해 각 부처의 

계획을 통합적으로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

체의 과학기술 행정체계와 역량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방의 과학기술 사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보다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책담당자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성이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지방 과학기술 행정조직을 전담조직으로 편성하고, 내·외부의 관련 

전문가 확보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

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검

토할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 제14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통해 정부

가 발표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지

방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지방과학기술 재정의 편성과 배분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이 주도권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특히, 각종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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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등 연구개발 재원의 지역에 대한 배분

도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지역이 중심이 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

다.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중심계획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지

방정부의 자체예산비중은 30% 수준이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충당하

고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도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6.2%이며, 지방비는 23.9%에 불과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에 있어서도 지방에 대한 사업비 배분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즉, 2015년도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비 중 지방에 투자된 금액은 총 6조원으로 33.3%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발

전특별회계도 2005년에 5조 5천억원이 처음 조성된 이후 2015년에는 10조 3천억원

이 책정되어 재원규모의 증가가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가전액보조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서 매칭펀드를 내야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과학

기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이 중심이 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수

립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방에 대한 지원 비중을 크게 

확대함은 물론,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확충을 통해 포괄보조금사업 추진을 대폭 강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칭펀드 부담액을 

축소하거나 면제하여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결국, 지방과학기술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재정기반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이나 포괄보조금 등 교

부예산의 지방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지역의 자율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물론, 지역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나눠 먹기식의 지원보다는 경쟁과 조화를 통해 합리성을 높이고, 객관적

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

4. 중앙과 지방간의 과학기술정책 협력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역

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도록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

른 한편, 지방과학기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

한 정책협력이 요구된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과학기술의 특성과, 과학기술 연구 

성과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 및 활용하게 함으로써 투자효과

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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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과학기술정책

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독일이나 일본 등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 있어서도 지방과학기술정

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수

행하고 있음은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상당부분 중앙주도의 정책으로 전개

되고 있으며,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과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조직이나 협력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활동의 각 단계마다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

담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금은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앙의 일정

한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소관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계획으로 수립・확정하고, 지자체는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집행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이 국가전체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혁신체계를 구

축·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있어서의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협력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지원 분야와 

대상, 수행조직과 재정분담, 성과의 확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일정한 역할분담관계를 정하고, 이를 관련정책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야 한다. 즉,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전략적 연계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

의 과학기술정책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범위를 협의・조정하여 제도화

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지원조직을 운영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 추

진의 세부적인 사항을 서로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지

방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

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독일의 경우와 같이, 관련 법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과학기술 

정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Ⅵ. 맺음말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

단이자 과학기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

제경쟁력이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와 지방의 경쟁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구성하는 지역단위의 정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역개발정책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본받아 지방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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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과학

기술정책의 일환으로 또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꾸준

히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 과학기술 기반이나 환경도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과학기술 역량도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과학

기술 지방분권 내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지방이 스스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이다. 즉, 지방의 과학기술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대부분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주

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기반으로 

작용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중요 집행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방안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 행정권한을 적절히 분배하고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방과학기

술정책의 수립과 집행권한의 주체성이 중앙행정기관에게 있으나, 이를 적절히 지방

으로 분산시켜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역의 과

학기술 정책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는 복잡

하고 이원적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과학기술정책이 통합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게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재정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관

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확

충하고, 특별보조금제도의 확대운영을 통해 지방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특성상 어느 한 

쪽만의 힘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최근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와 맞물려, 과학기술 지방분권이라는 시

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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